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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록 >

방한 교육관광이 교육⋅관광정책의 실제 사업으로 존재함에도 공공외교의 정책자산으로 충분히 활용⋅관리되
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초래하는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 차원의 제약 요인을 분석한
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공개된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획, 관광⋅교육 분야 정책자료 및 공공
외교 평가보고서를 질적으로 비교하였다. 먼저 정책적 식별, 제도적⋅사업적 편입, 목표 연계, 결과 측정, 관
계관리⋅정책환류의 다섯 차원에 따라 정책문서에 나타난 방한 교육관광의 자산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어 
그 결과를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의 두 측면에서 해석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정책담론 
차원에서는 동일⋅유사한 참가 집단이 관광⋅교육⋅공공외교 영역에서 서로 다른 대상과 목표로 규정되면서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외국 공중과 성과단위로 연결되는 정책논리가 약했다. 범정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부
문별 목표⋅성과 및 관계관리 자료를 범정부 공공외교 성과관리로 연계하기 위한 조정규칙과 기관별 자료 
수집⋅제출 책임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제약하는 핵심 요
인은 참가 집단을 부처별 정책 대상으로 분절하는 정책담론과, 부처별 목표⋅성과⋅관계자료를 공공외교 성
과관리로 연결할 조정규칙 및 자료 수집⋅제출 책임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범정부 거버넌스 구조로 요
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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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K-컬처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한국어 학습 수요의 확대는 외국인이 한국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경로

를 다변화하고 있다. 2023년 전 세계 세종학당 수강생은 21만 6,226명으로 전년보다 20.8% 증가하였으

며, 2024년 외래관광객조사에서도 방한 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한류 콘텐츠’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세종학당재단, 2024; 문화체육관광부, 2025b). 이러한 관심이 곧바로 교육목적 방한

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 정책문서에서 수학여행, 학교 단위 교육여행, 한

국어⋅한국문화 연수 등 학습과 관광을 결합한 방한 형태가 구체적인 유치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청소년의 방한 수학여행 재개를 미래세대 교류의 계기로 규정하고 

학교 간 교류와 교육여행 콘텐츠의 확대를 제시하였으며, 이후 일본⋅동남아 수학여행과 구미주 한국

어교육⋅K-pop 연수 등을 교육목적 관광시장으로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3b, pp. 1-2; 관계부처 

합동, 2024, p. 9).

이러한 방문은 교육 또는 학습경험과 관광활동이 결합된 교육관광(educational tourism)의 범주에서 이

해할 수 있다. 교육관광은 학습이 여행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목적이 되는 활동으로서 수학여행, 현장

학습, 언어연수 및 문화학습 등을 포괄한다(Ritchie et al., 2003).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방한 교육관광은 

정규 학위 취득이나 직무역량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전에 기획된 학습⋅교육⋅교류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광 또는 문화체험이 결합된 한국 방문으로 한정한다.

교육관광이 공공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참가자가 한국 사회를 일시적으로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교육기관⋅지역사회 구성원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적 공공외교는 일

방향적 정보 전달보다 상호성, 참여, 대화와 지속성에 기초한 관계 형성을 중시한다(Zaharna, 2010; 

Yun, 2012). 교육⋅문화 교류 역시 참가자 간 장기적 관계와 초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공

외교 수단으로 논의되어 왔다(Goirizelaia, 2020). 특히 학교 기반 교육여행은 참가자와 소속 학교, 국내 

교류학교 및 운영기관이라는 제도적 접촉점이 확인되므로 사전⋅사후조사와 후속 교류를 설계할 가능

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직접 접촉이나 교육경험이 자동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과 신뢰를 형성

하는 것은 아니다. 프로그램의 상호성, 경험의 질, 후속 관계 및 성과관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공공

외교적 잠재력이 지속적인 관계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정책체계 안에서의 지위는 명확하지 않다. 관광정책에서는 교

육여행이 주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장 다변화의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교육정책에서는 한국어교

육, 국제교육교류, 세계시민교육 또는 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사업으로 추진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

과 참가 집단이 범정부 공공외교 정책에서 어떻게 식별되고 관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각 정책영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과 참가 집단에 서로 다른 정책적 의미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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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핵심은 관련 사업이 범정부 공공외교 계획에 포함되거나 공공외교

사업으로 분류될 때, 참가자가 구체적인 외국 공중으로 식별되고 기존의 사업목표와 성과관리가 공공

외교의 결과책임 및 후속 관계관리로 확장되는가 하는 점이다. 

기존 공공외교 연구는 교육⋅문화교류를 공공외교의 주요 구성요소로 파악해 왔으며(Cull, 2008; 

Scott-Smith, 2008), 일부 연구는 정부 장학사업과 국제고등교육을 통한 학생 이동이 유학생의 개최국 

인식과 장기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공공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Mulvey, 2020; Ayhan et al., 

2022). 국내에서도 해외 한국어교육의 공공외교적 의미와 기관 간 협력의 문제가 분석되었으며(김은미 

외, 2015), 대학과 외국인 유학생 간 관계성이 한국에 대한 태도와 지지의도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되

었다(전천천, 2018).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주로 해외 한국어교육, 정규 학위과정 유학생, 정부초청 장

학생 및 장기 교육교류에 집중하였다. 이에 비해 비학위 학교교류와 단기 교육여행의 참가자를 독립

적인 외국 공중으로 식별하고, 이들의 경험이 공공외교 목표⋅성과평가⋅사후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

지를 정책문서 수준에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교육관광 연구 역시 교육관광의 수요와 

공급, 참가 동기, 목적지 관리와 관광산업적 효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Ritchie et al., 2003; 

McGladdery & Lubbe, 2017), 교육관광이 지속적인 공공외교 자원으로 활용, 관리되는 제도적 조건에 대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잠재적 자원과 정책적 활용 사이의 간극을 살피기 위해 ‘공공외교 자산화’를 분석

개념으로 설정한다. 분석의 중심은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효과를 입증하는 데 있지 않다. 방한 교

육관광과 참가자가 공공외교의 수단과 대상으로 식별되고, 공공외교 목표, 결과 측정, 관계관리와 정

책환류에 연결되는지를 정부 문서에서 검토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제약하는 요인은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방한 교육관광과 참가 집단이 교육⋅관광⋅공공외교 정책에서 어떻

게 식별⋅분류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관련 사업의 공공외교 추진체계 편입이 단순한 사업 분류에 

그치는지, 아니면 목표 연계, 결과 측정, 관계관리 및 정책환류에 관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정책적

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논지는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관련 사업의 부재가 

아니라, 공공외교 범정부 거버넌스 체계 안에서 추진되는 교육관광 사업과 그 참가 집단을 공공외교

의 대상–목표–결과–관계관리 체계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데 있다. 다만 본 연구

는 공개 정책문서에서 확인되는 명시된 내용만을 분석하므로, 문서에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것을 실

제 사업이나 관계의 부재로 확대 해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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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1) 교육관광의 개념과 연구범위

교육관광은 교육과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이동형태이다. Ritchie et al.(2003)은 교육과 학

습이 여행의 일차적 또는 이차적 목적을 구성하는 관광활동을 교육관광으로 보고, 교육이 주된 동기

인 ‘교육 우선’ 유형과 관광이 더 주요한 부분을 이루는 ‘관광 우선’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학교 교육

여행, 어학연수와 학교교류는 전자에 가깝고, 문화⋅역사⋅자연에 관한 학습이 포함된 여행은 후자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여행 중 발생하는 모든 배움을 교육관광으로 간주하면 일반 문화관광, 생태관광, 박물관 관

람과 직무연수까지 연구범위가 무한히 확장된다. 본 연구는 교육관광 일반의 보편적 경계를 확정하기

보다 정부 정책문서에서 분석대상을 일관되게 식별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방한 교육관광은 정규 학위 취득이나 직무역량 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사전에 기획된 학습⋅교육⋅교류 중 한 가지 이상의 활동과 관광 또는 문화체험을 결합하여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정의에는 네 기준이 적용된다. 첫째,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물리적 이동이 있어야 한다. 해외 현

지 한국어교육이나 온라인 국제공동수업은 그 자체로 포함되지 않지만, 방한 교류의 사전⋅사후 단계

로 연결될 때에는 관계관리 구조의 일부로 분석한다. 둘째, 교육목표, 일정, 참가자와 운영기관이 확인

되고 수업⋅강의⋅학교방문⋅공동활동⋅현장학습 등 구조화된 교육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학

습⋅교육⋅교류와 관광 또는 문화체험이 프로그램 안에서 결합되어야 한다. 넷째, 정규 학위나 공식 

구분 포함 여부 판정기준 예시

학교 기반 

방한 교류
포함

방한, 구조화된 수업⋅교류,

문화체험의 결합

수학여행, 교육여행,

상호방문, 공동수업

단기 언어⋅
문화 프로그램

포함
비학위 방문이며 교육목표와

운영기관이 확인됨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방학캠프

정규 유학 제외 학위⋅학사과정 이수가 주된 목적 대학⋅대학원 학위과정

직무⋅공무 연수 제외 직업역량⋅공무수행이 주된 목적 공무원 초청연수, 기업 직무교육

일반 관광 제외
구조화된 교육⋅교류 목표와

운영단위가 없음
관광지 방문 중의 우연한 학습

출처: 저자 작성

<표 1> 방한 교육관광의 조작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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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이수가 방문의 주된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이러한 제외는 해당 프로그램의 공공외교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 연구의 분석단위를 명

확히 하기 위한 범위 설정이다.

2) 관계적 공공외교와 교육관광

전통적인 공공외교는 외국 공중에게 자국의 정책과 문화를 알리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정보 전달과 설득 활동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공공외교 논의에서는 외국 공중을 메시지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경청⋅대화⋅상호성⋅협력 및 장기적 관계 형성의 상대방으로 이해한다

(Melissen, 2005). Cull(2008)은 공공외교의 주요 기능을 경청, 옹호, 문화외교, 교류외교 및 국제방송으

로 구분하였으며, 교류외교를 사람의 이동과 직접 경험을 통한 장기적인 관계 형성의 영역으로 파

악하였다.

Fitzpatrick(2011)은 새로운 공공외교의 핵심적인 전환을 메시지 전달 중심의 접근에서 상호성과 관계 

형성 중심의 접근으로의 이동으로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공외교는 자국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 공중의 경험과 관점을 경청하며 상호이해가 가능한 관계를 형성하는 

활동이 된다. Zaharna(2010) 역시 공공외교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정보 전달 중심의 접근과 관계⋅네

트워크 중심의 접근으로 구분하고, 지속적인 관계와 네트워크를 공공외교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으로 

보았다. Yun(2012)은 국제학생을 비롯한 사람의 초국경 이동이 국가와 외국 공중 사이의 관계 연결망

을 형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관계적 공공외교의 가능성을 설명하였다.

교육관광은 관계적 공공외교와 접점을 갖는 활동이다. 교육기관 방문, 공동수업과 문화체험은 외국 

참가자와 한국 측 학생⋅교사⋅기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접촉을 통해 해외 

참가자는 구체적인 사람, 제도와 사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한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개인 간 연락, 학교⋅기관 간 후속 교류, 공동수업, 자매결연과 재방문이 이어질 경우 

교류 경험은 지속적인 초국적 관계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교육 및 문화교류가 대화와 협력의 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논의(Cowan & Arsenault, 2008; Goirizelaia, 2020)는 교육관광을 단순한 소비행위 이상

의 공공외교적 접점으로 볼 근거를 제공한다. 

교육관광이 실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공공외교적 성과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단기

적인 문화접촉은 긍정적인 인식뿐 아니라 실망이나 갈등 또는 기존 고정관념의 강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de Lima(2007)도 교육교류가 문화적 이해와 사람 간 접촉을 확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험이 반

드시 주최국의 정책이나 국가 전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단기 국

제교육 경험도 상호문화 이해나 세계학습에 기여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설계와 상호작용의 질에 따

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McGladdery & Lubb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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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는 교육관광이나 교육교류가 상호이해와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을 제시하는 데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결과 교육관광이 정책적으로 공공외교의 대상과 수단으

로 식별되고 있는지, 방문 과정에서 형성된 관계가 후속 교류로 연계⋅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교육관광이 공공외교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외국 공중과의 접촉

과 관계 형성 가능성이 존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련 행위자와 관계 기반이 정책적으로 식별되고 

공공외교 사업목표와 연계되며 후속 관계관리의 대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공공외교 

평가에서 활동과 산출을 실제 결과와 구분해야 한다는 기존 논의에 근거한다. Pamment(2014)는 사업 

목표나 산출을 실제 영향의 증거로 간주하는 오류를 지적하고, 외국 공중의 인식⋅태도⋅신뢰 및 관

계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신뢰할 수 있는 결과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Sevin(2015, 

2017) 또한 공공외교의 영향이 외국 공중의 태도, 국가⋅기관⋅개인 등 행위자 간 관계와 상호작용, 

그리고 공적 논의의 변화라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개별 사업이 이러한 중간 

변화를 거쳐 외교정책 목표에 기여하는 연결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공공외교 자산화의 개념과 분석틀

문화⋅교육⋅관광 자원이 국제적 매력이나 외국 공중과의 관계 형성 가능성을 지닌다는 사실과 그

러한 자원이 실제 정부의 공공외교 정책에 활용된다는 것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Nye(2008)는 문화, 가

치 및 정책이 소프트파워의 자원이 될 수 있지만, 자원의 보유가 곧바로 매력이나 정책적 성과를 보

장하는 것은 아니며 자원과 행위의 결과를 분석적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특정 교육관광 프로그램이 외국인의 한국 이해와 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지니고 있더

라도, 해당 프로그램과 참가자가 공공외교의 정책대상으로 식별되지 않고 공공외교 목표, 성과측정 및 

후속 관계관리 체계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잠재력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는 정책자산으로 전환되었다

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소프트파워 자원은 다른 행위자의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기반을 의

미하며(Nye, 2008), 공공외교 활동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 공중과 소통⋅교류하는 구체적인 

행위를 의미한다(Cull, 2008). 공공외교 효과는 그러한 활동을 통해 외국 공중의 인식⋅태도⋅행동 또

는 행위자 간 관계에서 나타난 변화와 관련된다(Pamment, 2014; Sevin, 2015, 2017). 이에 비해 본 연구

가 제안하는 ‘공공외교 자산화’는 자원, 활동 또는 효과 자체가 아니라, 공공외교적 잠재력을 지닌 

자원⋅프로그램⋅관계가 정책적으로 식별되고 공식 추진체계에 편입되며, 공공외교 목표, 성과측정, 

관계관리 및 정책환류 체계에 연결되어 지속적으로 활용관리 될 수 있는 정책자산으로 전환되는 과

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공외교 자산화는 기존 개념의 대체어가 아니라, 잠재적 자원과 공공외교 활

동이 지속적으로 활용⋅관리할 수 있는 정책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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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개념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공공외교 자산화는 공공외교적 잠재력을 지닌 문화, 교육, 관광 자원과 프로

그램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정부사업에 포함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당 자원과 프로그램이 공

공외교의 수단으로 식별되고, 관련 외국인 참가 집단이 공공외교의 정책 대상이자 관계형성의 주체로 

인식되며, 공공외교 목표, 성과 측정, 관계관리 및 정책환류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여기서 ‘공공외교 자산’은 이러한 자산화 과정을 통해 공공외교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문화, 교육, 관광 자원과 외국 공중 및 참여기관과 형성된 관계를 의미한다. 외국인 참

가자 자체를 자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를 공공외교의 정책대상이자 관계 형성의 주체로 인

식하고 이들과 형성된 관계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계적 자원으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관광이 외국인을 한국으로 유치하거나 교육⋅문화 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공공

외교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관광과 참가 집단이 공공외교의 정책대상과 수단으로 식별되고, 

외국 공중의 이해와 신뢰 및 관계 형성이라는 목표와 연계되며, 그 결과가 측정되고 후속 관계와 평

가정보가 지속적으로 관리⋅환류될 때 공공외교의 정책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문화적 매력의 잠재력과 실제 정책적 결과를 구분하는 소프트파워 논의(Nye, 2008), 

공공외교를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파악하는 관계적 공공

외교 논의(Zaharna, 2010; Fitzpatrick, 2011), 그리고 활동실적과 외국 공중에게 나타난 결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공공외교 평가 연구(Pamment, 2014; Sevin, 2015, 2017)에 근거한다.

공공외교 자산화는 단일한 사업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정책 형성과 성과관리의 여

러 차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산화를 순차적으로 완성되는 고정된 발전단계로 

보지 않고, 개별 차원의 충족 여부와 차원 간 연계 정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다차원적 과정으로 

파악한다. 

본 연구의 분석차원은 하나의 선행연구에서 직접 차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 논의를 종합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구성하였다. 정책적 식별과 제도적⋅사업적 편입은 정책담론 및 범정부 정책통합 논의

(Schmidt, 2008; Christensen & Lægreid, 2007; Candel & Biesbroek, 2016), 목표 연계와 결과 측정은 공공외

교 평가 및 결과사슬 논의(Pamment, 2014; Sevin, 2015, 2017; OECD, 2023), 관계관리⋅정책환류는 관계

적 공공외교 논의(Zaharna, 2010; Fitzpatrick, 2011; Yun, 2012)를 바탕으로 설정하였다. 다섯 차원은 자산

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라 자산화 과정에서 정책적 연결과 공백이 나타나는 지점을 구

분하기 위한 분석차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외교 자산화를 ① 정책적 식별, ② 제도적⋅사업적 편입, 

③ 목표 연계, ④ 결과 측정, ⑤ 관계관리⋅정책환류의 다섯 차원으로 구성한다.

첫 번째 차원인 정책적 식별은 방한 교육관광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 참가 집단이 정책문서에서 식

별되고, 각 정책영역에서 어떠한 정책적 위치와 대상으로 규정되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이다. 정책적 식

별은 해당 참가 집단을 대상으로 공공외교 목표를 설정하고 결과를 측정하며 후속 관계를 관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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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출발조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차원인 제도적⋅사업적 편입은 교육관광 관련 사업이 공공외교의 공식적인 추진체계와 연

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이다. 이는 관련 사업의 공공외교 계획 포함 여부뿐 아니라 공공외교 

목표의 이행과 성과관리를 담당할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포함한다. 

세 번째 차원인 목표 연계는 교육관광 관련 사업의 목표가 외국 공중의 인식과 관계 변화를 공공외

교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이다. ｢공공외교법｣이 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신뢰 증진을 공공외교의 핵심 목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적 활용에는 구체적

인 외국 공중과 그들에게 기대되는 변화가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차원인 결과 측정은 사업이 수행한 활동과 산출이 외국 공중 및 참여기관 수준의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정책문서가 측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OECD(2023)는 결과사슬을 투입(input), 활동

(activity), 산출(output), 결과(outcome) 및 영향(impact)의 관계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사업의 

시행 규모나 제공된 서비스는 활동과 산출에 해당하며, 사업 참여 이후 외국 공중과 참여기관에서 나

타난 인식⋅태도⋅행동 및 관계의 변화는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외교 평가에서도 활동과 산출 

실적만으로 사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기보다, 사업목표에 상응하는 외국 공중 및 참여기관 수

준의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결과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Pamment, 2014; Sevin, 2015, 2017).

다섯 번째 차원인 관계관리⋅정책환류는 교육관광 종료 이후에도 참가자 및 참여기관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평가결과가 사업개선과 후속 정책에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는 차원이다. 관계적 공공외교는 

외국 공중을 메시지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니라 대화와 상호작용 및 관계 형성의 상대방으로 이해하

분석차원 개념적 의미 핵심 질문

정책적 식별
교육관광 관련 사업과 참가 집단이 정책문서에서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가시화

방한 교육관광과 그 참가 집단이 구

체적인 정책대상으로 식별되는가?

제도적⋅사업적 

편입

관련 사업이 공공외교의 공식적인 계획과 추진체

계에 연결되고 담당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설정

관련 사업이 공공외교의 공식적인 추

진체계에 편입되어 있는가?

목표 연계
사업목표가 외국 공중의 이해⋅인식⋅신뢰 및 관

계 변화라는 공공외교 목표와 연결

사업목표가 공공외교의 목표와 구체

적으로 연결되는가?

결과 측정
활동과 산출을 넘어 외국 공중 및 참여기관에서 

나타난 변화를 측정

사업이 외국 공중과 참여기관에 발생

한 변화를 측정하는가?

관계관리⋅
정책환류

참가자⋅참여기관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관리되

고 평가결과가 후속 사업과 정책에 반영

관계가 관리되고 평가결과가 후속 정

책에 환류되는가?

출처: 저자 작성

<표 2> 공공외교 자산화의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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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지속적인 관계와 네트워크를 공공외교의 중요한 자원으로 본다(Zaharna, 2010; Fitzpatrick, 2011). 따

라서 관계의 지속적 관리와 평가정보의 정책환류는 일회성 교육관광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공공외교 

자산으로 전환하는 핵심 조건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틀을 제1차부터 제3차까지의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공개된 종합시행계획, 관

광⋅교육 분야의 관련 정책계획 및 사업자료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방한 교육관광 사업의 존재 여부

나 사업규모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한 교육관광과 그 참가 집단이 공공외교의 정책대상 및 

지속적인 관계자원으로 어떻게 식별⋅편입⋅관리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나아가 다섯차원에서 나타

난 양상을 종합하여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둘러싼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 차원의 

제약을 해석한다.

4)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의 분석범주

정책문서의 명칭과 분류는 대상을 단순히 묘사하는 중립적 언어가 아니다. 어떤 집단을 관광객, 

학습자, 잠재적 유학생 또는 외국 공중으로 규정하는가는 문제의 성격, 담당조직, 목표와 정당한 성

과지표를 달리 구성한다. 담론적 제도주의는 정책의 아이디어와 담론이 행위자의 문제인식과 제도적 

선택을 형성하는 과정을 강조한다(Schmidt, 2008). 본 연구에서 정책담론은 거시적인 국가담론 전체가 

아니라, 정책문서가 교육관광과 참가 집단을 명명하고 문제⋅목표⋅성과의 언어로 연결하는 방식을 

뜻한다.

교육관광은 교육⋅관광⋅외교 간의 교차영역이므로 단일 부처의 소관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범정

부 접근은 부처별 전문성을 없애는 조직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분절을 보완하기 위한 조정기제, 공동 

과제와 연계절차를 강조한다(Christensen & Lægreid, 2007). 정책통합도 모든 차원이 동시에 완성되는 정

태적 상태가 아니라 문제정의, 목표, 정책도구와 조직관여가 서로 다른 속도로 변화하는 다차원적 과

정이다(Candel & Biesbroek, 2016). 따라서 계획에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과 부처 공동의 목표⋅책임⋅평
가⋅환류를 제도화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자산화의 다섯 차원에서 확인된 연계와 공백을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의 두 범주에

서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정책담론에서는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참가 집단이 정책영역별로 상이하게 

명명되고 서로 다른 목표의 대상으로 규정되는지, ② 구체적인 참가 집단이 공공외교 문서에서 외국 

공중으로 식별되지 않는지, ③ 상호이해와 국가이미지 등의 선언적 목표가 활동⋅산출 중심의 사업 

성과지표와 분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한다. 범정부 거버넌스에서는 ① 부처 간 협력의 범위가 참가자 

유치⋅매칭 및 행사 운영에 한정되는지, ② 공통 참가 집단과 외국 공중 수준의 결과에 대한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지, ③ 후속 관계관리 정보와 평가결과가 부처를 넘어 공유⋅축적되고 

후속 정책에 환류되는지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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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연구설계와 분석기간

본 연구는 시간적 변화를 고려한 질적 정책문서 내용분석을 수행한다. 분석의 시작점은 ｢공공외교

법｣에 따른 제1차 대한민국 공공외교 기본계획이 시행된 2017년이며, 종료 시점은 2026년 까지 공개

⋅확보된 문서이다. 문서의 발간주기와 형식이 서로 다르므로 모든 자료를 동일한 연도단위로 처리하

지 않았다. 연도별 공공외교 사업의 비교에는 형식과 사업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2018, 2020, 2024, 

2025년 종합시행계획을 사용하였다. 관광정책 문서는 2018년에서 2026년 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

진흥기본계획｣과 2018년부터 2026년까지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분석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a, 2022b, 2023a, 2024a, 2025a, 2026).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평가보고서

와 2024~2025년에 공개된 교육정책 및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최근의 제도적 맥락을 확인하는 

보완자료로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은 정부가 공개한 기본계획, 종합시행계획, 평가보고서, 관광⋅교육 분야의 정책

계획과 사업자료 및 보도자료이다. 보도자료는 사업의 존재와 정부가 부여한 공식 의미를 확인하는 

데 사용하되, 보도자료의 홍보적 표현을 사업의 실제 효과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외래관광객조사

와 같은 통계자료는 교육관광 및 외래관광객에 관한 정책분류와 정책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자료

로 활용하였으며,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나 공공외교 효과를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2) 분석자료와 분석단위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공공외교의 상위 목표와 범정부 추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맥락단위이다. 공

공외교 기본계획과 연도별 종합시행계획에서는 방한 교육관광 및 관련 참가 집단이 공공외교의 과제

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문서별 형식과 공개 범위가 상이하므로 상위과제, 대상, 

목표, 실적 및 성과표현은 해당 내용이 문서에서 확인되는 경우에만 분석하였다. 한편 2024년 ｢공공외

교 종합평가보고서｣는 2024년의 평가 뿐 아니라, 2022년과 2023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평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추진사업을 계획(input), 산출(output)과 결과(outcome) 관점에서 평가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공공외교 사업의 결과 측정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교육⋅관광정책 자료는 교육관광에 해당하거나 밀접하게 인접한 사업의 대상과 목표를 비교하기 위

해 선정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수학여행⋅교육여행 자료는 방한과 교육⋅문화체험의 결합이 명확

하여 직접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교육부의 국제교류 사업 중 실제 방한과 학교체험이 연결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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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은 직접 분석하고, 온라인 교류와 유학생 정책은 교육관광의 사전⋅사후 관계망 또는 정책적 연계

방향을 보여주는 맥락자료로만 사용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은 전국 교육청을 대표하는 자료가 

아니라, 학교 중심 상호방문 교류에서 관계관리와 평가가 어떻게 설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제한

적 비교자료이다.

분석단위는 문서에 제시된 개별 사업 또는 과제이며, 각 문서의 상위 목표와 분류체계는 해당 사업

의 정책적 위치를 해석하기 위한 맥락자료로 검토하였다. 분석자료는 교육관광 관련 정책문서 전체를 

포괄한 것이 아니라, 공공외교, 관광, 교육 정책영역 사이에서 대상⋅목표⋅성과 및 기관별 역할의 연

결을 추적할 수 있는 핵심문서를 연구 목적에 따라 선정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결과는 선정된 정책문

서에서 확인되는 정책영역 간 연계와 공백을 설명하는데 한정되며, 모든 중앙부처⋅지방정부⋅교육청

1) 2018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원문은 미확보, 문진영 외(2019) 2차 자료로 분석

2) 2022년, 2023년, 2025년 공공외교 종합시행 계획평가는 평가용역 추진 사실만 확인되며, 공개된 독립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음.

정책영역 주요 문서 문서연도 분석용도

공공외교

기본방향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17~2021)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6~2030)

2017~2026
교육⋅관광⋅교류의 위치,

범정부 추진방향과 조정구조

공공외교

시행계획

20181), 2020, 2024, 2025년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2018, 2020,

2024, 2025

교육관광사업의 편입, 대상⋅목표⋅
담당기관, 예산 성과지표 비교

공공외교

평가2)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평가 보고서

2024

(2022, 2023 포함)

활동⋅산출⋅결과의 구분

및 측정 기준

관광기본

방향

관광진흥기본계획 2018~2022

관광진흥기본계획 2023~2027
2018~2026

교육여행의 시장분류, 정책목표,

부처 간 사업협력

관광시행

계획

관광진흥기본계획 2018~2026

시행계획(연도별)
2018~2026

교육여행⋅수학여행⋅학교교류 관련

사업의 출현과 대상⋅목표⋅
성과지표 변화 분석

관광사업

자료

한국관광공사⋅문화체육관광부의

수학여행, 교육여행 설명회 및

관련 사업자료

해당 사업연도
상위계획이 실제 사업의 대상⋅운영⋅
협력구조로 구체화되는 양상 확인

교육정책

자료

교육부 업무계획 및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사업계획⋅운영자료
2018~2025

교육관광 참가자를 규정하는

방식과 협력구조 분석

출처: 저자 작성

<표 3> 분석자료의 범위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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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련 사업을 대표하지 않는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자료 선별을 위해 교육관광, 교육여행, 수학여행, 학교교류, 상호방문, 국제교육교

류, 한국어⋅한국문화 연수, 외래관광객, 유학생 등의 표현을 검색한 뒤 전후 문맥을 검토하였다. 관련 

사업의 명칭에 교육관광이 직접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방한과 사전에 기획된 교육⋅학습⋅교류활

동 및 관광⋅문화체험의 결합이 확인되어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직접 분석대상

에 포함하였다. 반대로 ‘교육’이나 ‘관광’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방한과 구조화된 교육⋅교류활동

의 결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단위는 정책문서에 제시된 개별사업 또는 과제로 설정하였다. 각 사업에서 참가자 유형과 방문

목적, 공공외교 계획 편입 여부, 담당, 시행, 협력기관, 사업목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후속 교류 및 

평가결과의 활용 여부를 추출한 후 <표 2>의 다섯 차원에 따라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적 식별

은 참가자 집단과 방문 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지, 제도적 사업적 편입은 관련 사업이 공식 계획에 포

함되고 담당기관의 역할이 제시되어 있는지, 목표 연계는 특정 외국 공중에게 기대되는 이해 신뢰 및 

관계변화가 제시되어 있는지, 결과 측정은 활동, 산출을 넘어 참가자와 참여기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와 측정방법이 제시되어 있는지, 관계관리, 정책환류는 후속 교류와 평가 결과의 차년도 반

영 주체 및 절차가 제시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이 기준은 자산화 수준을 점수화하기 위

한 것이 아니라, 각 차원에서 정책적 연계를 뒷받침하는 문서상 근거가 확인되는지를 일관되게 판단

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위의 판정기준에 따라 관련 사업을 공공외교 자산화의 

다섯 차원으로 분석하였다. 이때 관련 용어의 등장 여부만을 확인하지 않고 대상 국가, 학교⋅기관⋅
단체, 참가자 유형, 방문목적, 국내 교류기관 및 운영주체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식별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였다. 특히 교육관광 참가자가 관광정책에서는 외래관광객 또는 관광소비의 주체로, 교육정책에

서는 국제교류와 학습의 대상으로, 공공외교 정책에서는 외국 공중 또는 관계형성의 대상으로 각각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비교하였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확인된 공공외교 자산화 양상을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의 두 범주에서 

해석하였다. 정책담론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참가 집단이 정책 영역별로 어떻게 명명되고 서로 다

른 정책문제의 대상으로 규정되는지, 각 영역의 목표와 성과논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비교하였다. 범

정부 거버넌스에서는 기관 간 역할분담과 조정절차, 공공외교 성과에 대한 책임 배분, 평가 정보의 공

유 및 정책환류 여부를 검토하였다. 일부 부처 간 협력이 확인되면 그 협력이 사업수행을 넘어 공공



명민주 /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 제약 요인 분석: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으로

외교 결과와 관계관리까지 확장되는지도 살펴보았다. 따라서 다섯 분석차원은 자산화 과정에서 연결

과 공백이 나타나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한 1단계 분석틀이며,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는 그러한 

연결과 공백이 어떠한 정책적 조건에서 나타나는지를 해석하기 위한 2단계 분석범주이다.

전체 분석절차는 ① 관련 문서와 사업의 선별, ② 개별 사업별 정보 추출, ③ 다섯 차원에 따른 1단

계 분석, ④ 관광⋅교육⋅공공외교 정책영역 간 비교, ⑤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에 따른 2단계 

해석의 순서로 진행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먼저 다섯 차원에서 확인된 연계 양상과 미비점을 제시하

고, 이어 이러한 양상이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해석하였다. 종합분석

에서는 두 단계의 결과를 토대로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제약하는 요인을 도출하고, 각 

제약 요인과 다섯 분석차원의 관련성을 종합표로 제시하였다.

자료를 해석할 때에는 정책문서에 명시된 근거를 우선하였다. ‘국가이미지 제고’나 ‘상호이해 증진’

과 같은 표현이 제시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특정 참가 집단, 프로그램 내용 및 성과지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선언적인 정책목표와 개별 사업 사이의 연계가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

다. 또한 참가자 수, 행사 횟수, 프로그램 운영 및 콘텐츠 제작 건수는 활동이나 산출을 보여주는 자

료로 분류하고, 참가자의 인식⋅이해⋅태도⋅신뢰 및 참여기관 간 관계 변화와 같은 결과지표와 구분

하였다. 이는 공공외교 평가에서 활동과 산출을 실제 영향의 증거로 간주하기보다 사업목표와 외국 

공중에게 나타난 변화 사이의 연결경로를 분석해야 한다는 논의에 근거한다(Pamment, 2014; Sevin, 

2015, 2017).

분석대상 문서에서 관련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실제 사업이나 활동의 부재로 단정하

지 않았다. 정책문서는 특정 시점의 공식적인 정책목표와 추진체계를 보여주지만 사업현장에서 이루

어진 모든 활동과 비공식적인 협력관계까지 포괄하지는 않기 때문이다(Bowen, 2009). 따라서 본 연구에

서‘문서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석한 공개문서에서 해당 활동의 제도화나 정책적 연계를 뒷받침

하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한정하였다. 후속 교류나 관계관리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에도 실제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단정하지 않고, 공개 정책문서상 관계관리의 주체⋅절차 및 정책환류 

체계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약 요인’은 특정한 정책담론이나 거버넌스 구조가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직접 저해했다는 인과적 원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개 정책문서에 대한 질적 분석만으로 정책과정의 

인과관계나 사업현장의 실제 운영을 모두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약 요인은 다섯 분석

차원에서 관찰되는 연계의 공백과 관련하여 정책문서에서 확인되는 정책담론적⋅범정부 거버넌스적 

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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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결과

본 장의 분석은 두 단계로 진행하며, 마지막 절에서 두 단계의 분석결과를 종합한다. 먼저 1단계에

서는 방한 교육관광이 공공외교 정책체계에 연결되는 양상을 정책적 식별, 제도적⋅사업적 편입, 목표 

연계, 결과 측정, 관계관리⋅정책환류의 다섯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각 차원에서는 관광⋅교육⋅
공공외교 정책문서에서 확인되는 근거와 정책영역 간 차이 및 문서상 연결의 공백을 제시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다섯 차원에서 공통으로 나타난 양상을 정책담론과 범정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해석한

다. 마지막 종합분석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결과를 종합하여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제

약하는 정책담론적⋅범정부 거버넌스적 요인을 도출하고, 각 제약 요인과 자산화의 다섯 차원 간 관

련성을 종합표로 제시한다.

1) 공공외교 자산화 차원별 분석

(1) 정책적 식별

교육관광은 정부정책에서 보이지 않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교육관광과 그 참가 집단을 명명하고 

정책대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관광, 교육, 공공외교 정책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관광정책에서는 교육여행객과 수학여행단이 방한 유치대상으로 제시되었다. 2023년 일본 루테루학

원 고등학교 학생 37명의 방한 수학여행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자료는 자매학교 수업 참관, 한국 학

생과의 교류 및 한옥마을 문화체험을 하나의 일정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이를 관광산업 회복뿐 아

니라 한일 미래세대 교류와 상호이해의 계기로 설명하고, 일본 학교 대상 교육여행 콘텐츠와 교직자 

시범투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 2023b, pp. 1-2).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교육여행 사업 추진자료에서는 교육여행이 더욱 명시적인 시장으로 다루

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시⋅도⋅교육청, 대학과 지역 국제

교육원, 교육여행 전문여행사 및 방한 관광 플랫폼 운영자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학교 간 

교류와 맞춤형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4b, pp. 1-2). 관계부처 합

동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교육수요는 권역별 방한시장으로 세분화되었다. 이 문서는 일본과 

동남아 교육기관과 여행사를 대상으로 유치설명회와 초청투어를 추진하고, 중국의 예비유학생, 일본

의 수학여행, 구미주의 한국어교육⋅K-pop 연수를 권역별 교육수요로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4, p. 9).

교육정책은 유사한 활동을 국제교육교류와 학습과 진로의 언어로 구성한다. 교육부의 2024년 한국

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은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해외 한국교육원의 협력을 통해 국내외 

학교 간 공동수업과 온⋅오프라인 학생교류를 추진하고, 초⋅중등 국제교류 참가자를 지역의 고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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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유학으로 연계하도록 하였다(교육부, 2024, pp. 1-3). 이 담론에서 해외 학생은 상호 학습의 참가자

인 동시에 잠재적 유학생으로 규정된다.

반면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는 한국 인지도⋅선호도, 소프트 파워, 국가이미지 제고와 인적교류의 

연계가 명시되었으나, 구체화된 교육여행객⋅수학여행단⋅한국어 연수생은 별도의 공공외교 대상과 

성과단위로 제시되지 않았다(외교부, 2017, pp. 1, 27, 32, 45-46, 53; 2024, pp. 8-11). 

이상의 문서에서 나타나는 정책적 식별의 양상은 ‘교육관광의 부재’라기보다 ‘정책영역별 식별과 범

정부 공공외교 차원의 연결 사이에 존재하는 공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관광정책에서는 교육관광 참

가 집단이 세분화된 유치시장으로, 교육정책에서는 국제교류의 학습자이자 잠재적인 유학 수요로 구

체화된다. 이에 비해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에서는 이들이 포괄적인 외래

관광객에 포함되어 제시되며, 관광⋅교육정책에서 구체화된 참가 집단과 공공외교의 목표 및 성과지

표 사이를 연결하는 문서상의 근거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2) 제도적⋅사업적 편입

관광은 범정부 공공외교에서 배제된 영역이 아니다. 제1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한국 관광 인지도

⋅선호도 제고’를 문화공공외교의 중점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은 이를 ‘한국 

관광 인지도⋅선호도 제고를 통한 인적교류 활성화’로 구체화하였으며, 제3차 공공외교 기본계획에는 

K-이니셔티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확산에 관광을 제시하고 있다(외교부, 2017, 2022b, 2025b). 문화체

육관광부의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은 2018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에 포함되었다(문진영 외, 2019, 

pp. 168-169). 이는 관광의 공공외교적 가치가 공식 추진체계에서 인정되었음을 보여준다.

부처⋅기관 간 사업협력도 확인된다. 2024년 관계부처 합동 대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국

내외 교류 희망학교의 매칭을 지원하도록 명시하였고(관계부처 합동, 2024, p. 10), 교육부의 국제교류 

사업은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원의 협력을 전제로 한다(교육부, 2024, pp. 1-3). 따라서 자

산화의 제약을 ‘협력의 부재’나 ‘부처 이기주의’로 단순화하는 것은 자료와 맞지 않는다.

다만 확인되는 협력은 학교 발굴⋅매칭, 설명회, 초청투어와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수행 단계에 집

중된다(한국관광공사,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4b, pp. 1–2; 관계부처 합동, 2024, p. 10). 공개문서에서

는 협력사업의 참가자를 공동의 공공외교 대상으로 규정하고, 한국 이해⋅신뢰⋅관계 변화에 대한 공

통 지표와 후속조사⋅관계관리의 담당을 함께 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3) 목표 연계

공공외교와 관계적 접점을 갖는 목표는 여러 문서에서 확인된다. 공공외교 기본계획과 종합시행계

획은 한국 이미지, 관광 인지도⋅선호도, 쌍방향 교류와 인적교류를 제시하였고(외교부, 2017;. 2022b; 

2025; 문진영 외, 2019, pp. 168-169),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청소년의 수학여행을 미래세대 교류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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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해의 계기로 설명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3b, pp. 1-2). 이러한 표현은 교육관광의 공공외교적 

의미가 완전히 부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교육정책에서도 관계적 요소가 나타난다. 경기도교육청의 ｢2024 외국어교육 기본계획｣은 상호방문 

국제교류를 ‘단순 문화체험 및 일회성 방문’과 구분하고, 교육과정 중심 프로그램과 방문 전후 온⋅오
프라인 교류를 통해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제시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4, pp. 8, 14). 또한 상호문화 

감수성, 의사소통역량 및 글로벌 네트워크를 목표로 설정하고 자매결연, 공동 프로젝트, 홈스테이, 수

업⋅학교행사 참여를 운영수단으로 제시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4, pp. 14–15). 이는 관계적 공공외교

와 접점을 갖는 목표와 후속교류 설계를 보여준다(Fitzpatrick, 2011; Zaharna, 2010).

그러나 해당사업은 ‘미래형 외국어교육 활성화’라는 상위 추진과제 아래 국제교류를 통한 외국어 

의사소통역량 강화 사업으로 편제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24, p. 8). 외국인 참가자의 한국 이해와 

신뢰 변화를 별도의 공공외교 성과로 설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상호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가 공공외교 목표인지, 참여 학생의 교육적 역량을 설명하는 목표인지는 정책목표의 위계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4) 결과 측정

현행 공공외교 체계에는 결과 측정의 기준이 존재한다. ｢2024년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평가｣는 사

업을 투입(Input), 활동(Activities), 산출(Output), 결과(Outcome)로 구분하고, 결과를 수용자의 만족도⋅인

지⋅태도⋅행동 변화에 관한 자료로 정의하였다(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pp. 7-10). 그러나 

2024년도 계획서에 기재된 2023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분석대상 사업의 94.3%에서 수용자 관

점의 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p. 19).

이 수치는 2023년 공공외교 사업의 94.3%가 효과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각 기관이 제출한 전년

도 실적에서 수용자의 변화를 확인할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뜻이며, 공공외교 전체의 결과이므로 

교육관광 사업만의 실패율로 해석할 수도 없다. 상위 평가체계는 결과를 요구하지만 실제 제출자료는 

활동⋅산출에 편중되는 범정부 성과관리의 배경을 보여준다.

교육관광 관련 관광사업에서도 박람회, 팸투어, 상품개발, 홍보물 및 참가자 수는 사업수행의 규모

를 보여주는 활동 또는 산출이다. 일부 교육청 계획에 만족도⋅효과성 조사와 자체평가가 제시되지만, 

외국인 참가자의 한국 이해⋅호감⋅신뢰 또는 학교⋅기관 간 관계 변화를 공공외교 결과로 측정한 자

료는 분석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5) 관계관리⋅정책환류

관계관리와 환류의 기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은 상호방문 전에 온라인 

수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방문 후에는 운영 만족도⋅효과성 조사, 자체평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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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보고와 지속교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국제교류 동아리와 온라인 수업교류에도 자체평가와 차

년도 운영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다(경기도교육청, 2024, pp. 16-19). 이는 일부 교육정책 문서에서 사

전⋅사후교류와 평가⋅차년도 반영 절차가 설계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의 외국어교육 계획에 편제된 계획이며 실제 이행성과 보고서가 아니

다. 따라서 이를 전국 교육청이나 방한 교육관광 전반의 관계관리⋅환류 성과로 일반화할 수 없다. 또

한 교육성과가 외국인 참가자의 한국 이해⋅신뢰⋅관계 변화라는 공공외교 성과로 전환되거나, 그 평

가정보가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의 범정부 공공외교 성과관리로 연계된다는 근거는 분석문서에서 확

인되지 않았다.

관광정책에서도 학교 매칭⋅문화교류와 협약 및 일부 후속교류 사례는 관계 형성의 출발점을 제공

한다(한국관광공사, 2021; 문화체육관광부, 2024b, pp. 1-2; 관계부처 합동, 2024, pp. 9-10). 그러나 분석

한 관광⋅공공외교 문서에는 교육여행 종료 후 관계의 지속성을 공통으로 평가하는 기준이나, 그 결

과를 차년도 관광정책 및 공공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실제 후속교

류의 부재가 아니라 부문별 관계와 평가정보가 범정부 공공외교의 지속적 자원으로 축적되는 문서상 

연결체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평가보고서의 담당자 인터뷰에서도 짧은 제출기한, 자료수합 부담, 정보시스템의 불편과 구체적인 

지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일부는 과거 사업의 피드백이 늦게 제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이화

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24, pp. 56–61, 80–81). 이 인터뷰는 전체 기관을 대표하지 않지만, 평가정보

가 차년도 사업기획에 제때 내재화되지 못할 수 있는 운영조건을 보여준다. 

2) 정책담론⋅범정부 거버넌스 차원의 종합해석

교육관광은 현 제도체제에서 존재가 확인된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각 부처의 기능과 정책목표에 따

라 서로 다른 정책적 대상으로 구체화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관광정책에서는 미래세대 교류와 상호

이해가 관광객 유치와 시장 회복의 맥락에서 제시되고, 교육정책에서는 상호문화 감수성과 글로벌 네

트워크가 외국어교육과 학생역량 강화의 맥락에서 제시된다. 공공외교정책 역시 국가이미지, 관광 선

호도 및 인적교류를 목표로 제시하지만, 이들 목표를 교육관광 참가자의 한국 이해⋅신뢰 및 관계 변

화와 연결하는 공통의 정책논리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관계적 표현이 여

러 정책영역에서 사용되지만, 각 표현이 지칭하는 대상과 기대되는 변화는 부처별 상위 정책목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나타나는 정책담론의 분절은 부처마다 상이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사실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부처별 명명과 분류는 각 정책영역의 고유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 

문제는 관광시장의 수요자, 국제교류의 학습자 및 포괄적인 외래관광객으로 각각 규정된 참가 집단이 

동일하거나 연속된 정책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공통의 식별체계가 문서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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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다.

그 결과 교육관광 참가 집단은 관광⋅교육정책 안에서는 비교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방

한 경험을 공공외교 목표, 결과 측정 및 후속 관계관리와 연결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대상으로는 충

분히 구체화되지 않는다. 이는 교육관광 사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공공외교적 가치가 없음을 의

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관련 사업과 참가 집단이 각 정책영역에서 서로 다른 목표와 성과논리에 따라 

관리되면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적 잠재력이 공통의 대상 식별과 성과관리 체계로 연결되지 못하는 

정책담론적 조건을 보여준다.

범정부 거버넌스 해석에서 핵심은 사업협력과 성과책임의 연계를 구분하는 데 있다. ｢공공외교법｣
과 기본계획은 여러 기관의 사업을 종합할 공식 기반을 제공하지만, 사업목록의 종합이 대상⋅목표⋅
결과⋅관계관리 책임의 통합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방한 교육관광 관련 협력이 실질적 자산

화로 이어지려면 각 부처의 고유 성과를 유지하면서도 공공외교의 공통 대상항목과 결과⋅관계관리 

항목 및 기관별 자료관리 책임을 연결할 조정규칙이 필요하다. 

범정부 거버넌스의 측면에서는 관광⋅교육⋅공공외교 각 영역의 목표를 연결하고 이를 교육관광 참

가자 수준의 변화목표로 구체화하는 조정구조가 명확하지 않다. 분석문서에서는 어느 기관이 교육관

광 참가자의 공공외교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존 관광⋅교육 목표와 연결하며, 관련 결과지표를 관

리할 것인지에 관한 기관 간 역할분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목표 연계 차원에서 나

타나는 제약은 관계적 목표 자체의 부재가 아니라, 부문별로 제시된 목표를 공통의 정책대상⋅프로그

램⋅결과지표와 연결하는 정책논리와 범정부 조정규칙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3) 분석결과의 종합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1단계 차원에서의 분석에서는 방한 교육관광의 정책적 식별, 제도적⋅사업적 

편입, 목표 연계 및 관계관리⋅정책환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일부 문서에서 확인되었으나, 방한 교

육관광 참가자의 공공외교 결과 측정은 공개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단계 차원인 정책담론, 범정

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해당사업의 부재가 아니라 정책담론상 대상⋅성과단위의 분절과 이를 연결할 

범정부 조정기제의 미구체화에서 비롯된 제약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핵심 제약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담론 차원에서는 방한 교육

관광 참가 집단이 부처별 정책대상으로 분절되어 공공외교의 구체적인 외국 공중과 성과단위로 연결

되는 정책논리가 약했다. 둘째, 범정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부문별 목표⋅성과 및 관계관리 자료를 

연계하기 위한 조정규칙과 기관별 자료 수집⋅제출 책임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는 방한 교

육관광의 실제 공공외교 효과가 낮다는 결론이 아니라, 그 효과와 관계를 계획⋅입증⋅축적할 범정부 

차원의 정책연결체계가 분석문서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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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차원 문서상 확인된 양상 종합해석

정책적 식별 관광⋅교육정책에서 참가 집단 구체화 정책담론: 정책대상 인식의 분절

제도적⋅사업적 편입 공공외교 계획 편입과 사업협력 확인
범정부 거버넌스: 역할,

조정체계 미구체화

목표 연계
관계적 목표는 제시되지만

정책영역별 맥락 상이
정책담론: 목표⋅성과 논리의 분절

결과 측정 활동⋅산출 중심, 결과자료 제한적
정책담론⋅거버넌스: 성과논리 분절

및 측정 책임 미구체화

관계관리⋅정책환류 일부 후속교류⋅평가 기반 확인
범정부 거버넌스: 관계관리⋅

환류체계 미구체화

출처: 저자 작성

<표 4>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 종합분석

5. 결론

본 연구는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 자산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정책담론과 교육⋅관광⋅공공외교 

정책영역 간 범정부 거버넌스 구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정부 공식문서의 질적 비교를 통해 분석

하였다. 1단계의 다섯 차원에서의 분석결과 방한 교육관광은 관광⋅교육정책의 구체적 대상과 사업으

로 존재하였고 일부 관광사업은 공공외교 시행계획에 편입되었으며 학교 매칭과 교류협력도 확인되었

다. 즉 정책적 식별, 제도적⋅사업적 편입, 목표 연계 및 관계관리⋅정책환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은 

확인되었으나, 방한 교육관광 참가자의 공공외교 결과 측정은 공개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2단계의 정책담론 분석에서는 동일⋅유사한 참가 집단이 관광시장의 방문자, 교육정책의 국제교류 

참가자⋅잠재적 유학생, 공공외교의 포괄적 외래관광객으로 각각 명명⋅목표화되는 분절이 나타났다. 

이러한 기능적 차이를 제거할 필요는 없지만, 서로 다른 분류를 관계 형성의 외국 공중과 공통 결과

사슬로 연결하는 정책논리가 약했다. 그 결과 방한 교육관광은 부처별 정책에서는 가시적이면서도 범

정부 공공외교의 독립적인 대상과 성과단위로는 명시적으로 식별되지 않았다.

교육⋅관광⋅공공외교 정책영역 간 범정부 거버넌스 분석에서도 관련 사업의 공공외교 추진계획상 

편입과 부처 간 사업협력은 확인되었으나, 이러한 연계가 공공외교 목표 설정, 결과 측정, 관계관리 

및 정책환류에 관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연결하는 체계로 확장되었다고 볼 근거는 제한적이었다. 

일부 교육청 계획은 사전⋅사후교류, 자체평가와 차년도 반영 절차를 제시하고 관광정책에도 학교 매

칭⋅문화교류 및 일부 후속교류 사례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전국적 이행성과로 일반화할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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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관계 지속성의 공통 평가와 차년도 관광⋅공공외교 정책으로의 환류 절차, 교육 부문 평가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의 범정부 공공외교 성과로 연계하는 절차는 분석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도출한 핵심 제약 요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정책담론 차원에서는 방한 교육관광 

참가 집단이 관광객, 국제교육교류 참가자 또는 잠재적 유학생 등 부처별 정책대상으로 분절되어 공

공외교의 구체적인 외국 공중과 성과단위로 연결되는 정책논리가 약했다. 둘째, 범정부 거버넌스 차원

에서는 관련 사업의 공식 편입과 사업협력이 공공외교 목표 설정, 결과 측정, 관계관리 및 정책환류에 

관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조정규칙과 자료 수집⋅제출 책임이 충분히 구체화되

지 않았다. 그 결과 교육⋅관광 부문의 대상⋅목표⋅성과 및 관계정보가 하나의 공공외교 성과관리 

흐름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이는 조직통합의 부재라기보다, 각 부처의 고유 목표를 유지하면서 공공외

교 차원의 결과와 자료 수집⋅공유⋅환류 책임을 연결하는 규칙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의미

이다. 

이론적으로 본 연구는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적 잠재력과 실제 정책자산화를 구분하였다. 자원

⋅사업의 존재나 공식 편입을 곧바로 정책성과로 간주하지 않고 대상 식별, 편입, 목표, 결과, 관계관

리와 환류의 연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범정부 정책통합을 공동사업의 존재만으로 판단하

지 않고, 교육⋅관광 부문의 대상과 성과를 공공외교의 대상과 성과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과정에 주

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정책적 함의는 대규모 조직개편보다 기존 종합시행계획과 평가체계의 연결규칙을 정교화하는 데 있

다. 첫째, 공공외교 사업으로 제출되는 교육여행⋅학교교류에는 국가⋅학교(기관, 단체)⋅방문목적 등 

공통 대상항목을 둘 수 있다. 둘째, 각 부처의 고유지표를 유지하되 프로그램 목표에 맞는 한국 이해, 

상호문화 인식, 신뢰, 후속 교류의향 및 기관 간 관계 변화를 공공외교 결과항목으로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참가자 개인의 장기추적을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

로 학교⋅교사⋅기관 단위의 후속관계와 반복교류를 우선 관리할 수 있다. 넷째, 사업수행 기관, 공공

외교 총괄기관과 평가기관 사이에 자료수집⋅해석⋅환류의 담당과 시기를 명시하여 평가결과가 다음 

연도 계획수립 전에 제공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 첫째, 공개문서를 분석했으므로 비공개 협의, 현장 실무와 실제 후속교류

를 모두 포착하지 못하였다. 둘째, 일부 교육청 계획은 관계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비교자료일 뿐 

전국적 대표성을 갖지 않는다. 셋째, 단일 연구자가 분석하였으므로 복수 연구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

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교육관광 사업 담당자 인터뷰, 부처 간 협의자료 및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를 결

합하여 정책문서상 연계와 실제 운영의 차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관광 참가자⋅인솔교사 

및 참여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사후조사와 일정 기간 이후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관광 경험이 

외국 공중의 인식과 태도 및 관계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후속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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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방한 교육관광의 공공외교적 효과와 정책 연계 메커니즘에 관한 실증적 근거를 축적함으로써 공

공외교 연구와 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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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aints on Converting Inbound Educational Tourism

into a Public Diplomacy Asset:

Focusing on Policy Discourse and Whole-of-Government Governance

Minju Myung

(Beyond Border Public Diplomacy Institute)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discursive and whole-of-government governance constraints that prevent inbound 

educational tourism from being linked to and managed as a public diplomacy policy asset, despite its operation 

through tourism and education programs. It qualitatively compares public diplomacy, tourism, and education policy 

documents published between 2017 and 2026. The analysis first assesses five dimensions-policy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and programmatic incorporation, goal alignment, outcome measurem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and policy feedback-and then interprets the results through policy discourse and whole-of-government governance. 

Policy identification, incorporation, goal alignment, and relationship management and feedback were partially evident, 

whereas public diplomacy outcome measurement for inbound educational tourists was not identified in the reviewed 

documents. At the discourse level, similar participant groups were segmented into sector-specific policy categories 

without being translated into specific foreign publics and performance units. At the governance level, coordination 

rules and institutional data responsibilities linking sectoral goals, outcomes, and relationship data to public diplomacy 

performance management were insufficiently specified. These two constraints, rather than an absence of programs or 

cooperation, limited the conversion of inbound educational tourism into a public diplomacy asset.

Keywords: inbound educational tourism, public diplomacy, public diplomacy assets, policy discourse, whole-of-government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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